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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문제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와 우려, 그리고 한반도 통

일이 주변국에 가져다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통일의 이익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

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도 한반도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여전

히 분단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장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에서와 같이 향후 동북아 질

서 재편을 촉발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영토분쟁과 같은 전통

적인 분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가들의 정치·경제·군사적 경쟁이 

진행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현상타파는 주변국의 이해

관계에 예측이 어려운 변화, 혹은 예측 가능하지만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에 부정

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분석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대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도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한반

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량(혹은 영향력), 그리고 한반도 정책이나 상호 간의 정

책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 국가이익이 무엇인가, 국가이익은 합리적

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인가, 국가의 정책은 반드시 국가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

으로 결정되는가 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외정책의 결정

과정은 국가이익의 추구과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과 이해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변국의 이익(절대이익이나 상대적 이익)이나 손실(혹은 우려)을 개별적으로 분

석하고 있으며,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다.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대한 최근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여인곤 외,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력 협력 강화방안 (서울: 통일연구

원, 2009); 김성철 편, 외교환경과 한반도 (성남: 세종연구소, 2009); 배정호 외,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서울: 통일

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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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따른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편익과 주변국가들의 

편익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통일의 유형이나 과정, 통일 시점이나 

통일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세계질서 및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그리고 주변국 관

계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정확한 편익이 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한

계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회피되어 왔다. 통일 편익의 분석에서

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통일 과정 및 통일 후 국가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에도 국가

이익, 특히 사활적 국가이익은 국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통일 과정에 대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보다는 변

수로 고려하기 어려운 변화를 ‘전제’나 ‘조건’으로 고정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에서

의 편익을 산정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있지만 한반도 통일의 편익 분석은 주변국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정책대안 제시나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큰 연구가 될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 편익의 분석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변화가 주변국의 국가

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와 손실을 상쇄하거나 완

화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설득

과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편익에 대한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차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첫째, 통일한국이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에게 어떤 이익을 가

져다 줄 것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주변국

이 겪을 수도 있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완화, 혹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비용을 종합

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한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주변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되는 이익의 크

기에 대해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통일한국이 자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기는 어려운 일

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한국의 실현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

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변국에 대해 제시하는 이익을 구체화

할수록, 주변국들로부터 협력을 구하는 일이 용이해질 것이다. 현 시점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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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역으로 미래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체화한 비전이 현 시점의 협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익과 비용 또는 손실 사이의 관계이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문

제는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손실을 더 심각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권력 

또는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는 데 더 적극적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상

유지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는 것이다.2) 이에 따르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크더라도 그보다 작은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변국들은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주변국들이 가질 수 있는 손

실 또는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이익과 비용 또는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일한국의 편익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이 통일한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 가운데 

하나만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이 자신들에게 

손실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주변국들이 확신할 수 있을 때, 통

일한국의 비전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 주변

국들에 대하여 통일한국의 이익은 구체화하고 손실 또는 비용은 최대한 완화하는 

노력을 하여 편익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국제정치학에 적용된 전망이론의 개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Jack S. Levy, 

“Loss Aversion, Framing, and Bargaining: The Implications of Prospect Theory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17, No. 2 (April 

1996), pp. 17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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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결과

가.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미국은 자국의 한계를 고려하여 증대되는 동아시아의 경제력에 부합하도록 지

역 맞춤형 억지 체제를 고안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해당지역 동맹국과 파트너가 

과거보다는 더 큰 책임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21세기 국제질서는 정보

혁명과 세계화의 심화 결과, 복합화, 분산, 다중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네트워크적인 연결성이 또 다른 권력의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국

제관계의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좋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활용하는지가 국력의 새로운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질서 속에서는 다른 행위자들과 많은 연결을 갖는 국가가 중심적 행위

자가 되고 의제 설정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의 사

례처럼, 중요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통일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질서로서 그러한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배제될수록 국가의 역량은 제한되기 때문에,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끼인 새우가 아니라 중개자로서 지역의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방향

으로 관계의 구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현존하는 안보 

질서는 근대적 모습인 다허브형 네트워크, 탈근대적인 탈허브형 네트워크,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적인 단허브형 네트워크로 대표되고 있다. 이런 복합적인 네트워크

의 질서 속에서 통일한국의 적절한 역할을 찾고 가능한 구조적 공백을 메워 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구축하는 것이 통일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핵심 또는 중요이익에 통일한국이 편익을 제공하는 일은 상

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이미 한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성공적 이

식사례로서, 또한 미국의 도움을 통해 원조수혜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고 세계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만 지역 내에서 미국의 대중관계라는 차원에서 규정되는 미국의 핵심적 이익에의 

편익 제공은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역풍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는 중국이라는 한국의 사활적 변수에 대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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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남아있는 가장 큰 쟁점은 통일한국과 관련하여 미·중 간의 이익 충돌을 회피하

는 방안에 대한 고려이다. 즉 통일한국으로 공고화할 한·미·일 공조 체제가 대중 

봉쇄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

은 아닐 것이다. 그 실마리는 위에서 언급한 인식공동체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

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사활적 이익 또는 안보의 문제는 현재의 주권국가들로

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포괄적

인 인식공동체 내에서 통일한국이 미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가들에게 제공할 수 있

는 편익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최소한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이

를 통해 그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나.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해소와 편익

정치·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사활적 국익은 국가와 영토주권 수호, 사회주의체

제 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유지다. 중국의 핵심적 정치·안보이익은 남사군도와 조

어도 및 서해에 대한 영유권·영향력 확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과의 전략적 동반

자관계 유지, 해외주재 중국인 보호 및 민족통합이며,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

제도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에 포함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지속적 경제발전

을 사활적 이익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원의 안정적 확보, 해외 중국자산 

보호 및 해외시장 개척을 경제분야의 핵심 국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의 진전에 따라 중국사회가 다원화하면서 사회통합과 안정유지를 핵심 국익

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치·안보적 차원에서 중국은 북한의 붕괴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중국의 사활

적 이익과 핵심적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한반도의 조기 통일에 대해 소

극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바라고 

미·중관계가 갈등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논리를 설파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중국이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이익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통

일이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가 중국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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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반드시 저해하

지만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중국의 경제·사회 안정에 미

칠 부정적 파급효과와 통일 이후 미군이 북한 영내까지 배치될 가능성이다. 중국

은 북한과 긴 국경선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 동북지역 

안정과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한·

미동맹이 지속되고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까지 배치될 것을 우려한다. 통일한국

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할 가능성과 중국에 정치민주화 바

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려사항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안심시키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한

국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을 통해 역내 안정과 평화유지에 적극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6자회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중국에게 가져다 줄 편익은 정치·안보영역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분

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통일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국 동북지역 경제발전을 촉진

하고 중국이 바라는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

에게 비용보다는 편익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탈북자의 중국 유

입을 차단하고 중국사회 안정과 문화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통일한국이 중국

에게 제공하게 될 편익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중국을 한반도 통일 지지세력으

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한반도 조기 통일보다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선호하고 있는 만큼,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더라도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

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동북아 다자 경제·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내 문제가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중 간 정치·안보적 불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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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신뢰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

북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안정될수록 중국은 한반도 통일 등 한

반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등 주변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을 약화시키고 

한민족 주도 아래 통일을 실현하기가 용이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국 

대중을 상대로 한 공공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2008년 한·중이 합

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여 정치·안보 신뢰관계를 축적해 나가

야 할 것이며, 북한문제에 대한 소통과 협력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

다. 아울러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여론도 일

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겨냥한 공공

외교를 비중 있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다.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해소와 편익

우리 사회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의해 등장하게 될 강력한 통일한국에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인

식이 강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일본이 기여하게 

될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조달받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후자의 관점에 대해

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협

력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일본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자 하였다.

일본은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 경제적 번영, 자유와 인권 등 

시민사회의 가치 유지 등을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 감소, 동아시아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교류 확대, 

일본의 소프트파워 증진 등을 또한 중요한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국가이익을 전제로 할 때, 한국 주도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일본의 입장에

서 보았을 때,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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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본의 정책결정자 및 식자들이 이러한 점을 제기하고 있다. 단 일본의 식

자 및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 통일이 북한이 아닌 한국 주도에 의해서 진행될 때,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정책공조체제를 유지하면

서, 핵보유가 아닌 비핵평화국가의 길을 선택할 때, 일본으로서도 환영할 만한 것

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중국에 

기울거나,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의 국가이익에 반하게 될 것이라

는 점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의 협력

을 얻고자 한다면, 이러한 일본의 국가이익 관념을 고려하면서, 대일 접근을 시도

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한국의 등장 이후에도 한국은 한·미동맹 및 일본과의 협

력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어떤 형태

로든 일본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없애게 됨으로써, 일본에 상당한 안보상의 국가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계획의 추

진은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일본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한국이 극단의 내셔널리즘을 신중하게 회피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하여, 일본이 통일한국 출현 이후 우려하는 한국 내셔널리즘의 분출 가

능성을 억제하려 한다는 우리의 입장도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일 정책은 정부와 정부 간의 양자 간 대화, 혹은 일본을 포함한 복수

의 국가들이 참가하는 다자간 외교 대화를 통해 일본에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가 참가하는 한·일 간의 1.5 레

벨이나 2 레벨의 중층적 대화채널을 통해서도 일본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이 기여하게 될 역할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작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 주도에 의한 통일이 주변국 

모두로부터 협력을 조달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을 염두에 넣으면서, 대일 통

일정책을 신중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라.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해소와 편익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는 핵무장을 한 통일한국이 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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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맹에 잔류하는 상태로 통일되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진행될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정 혹은 그 역의 과정에서 러시아가 배제된 채 미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발전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그리고 지역협력 강화 등 러시아의 주요 국익과 

상충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경제적으로는 급속한 통일 과정의 진행에 따른 

통일비용의 전가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난민의 발생 등 사회불안 요인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편익의 제시를 통해 완화 혹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화는 동북아질서의 일

방적 재편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6자회담에서와 같이 러시

아 역시 스스로 통일 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둘

째, 경제적으로도 통일비용은 통일한국의 시장형성으로 상쇄될 수 있거나 정치적 

요인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대규모 협력사업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

다. 무엇보다 한국은 점진적 통일 과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는 통일비용을 줄이

거나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러시아 극동지역에도 사회적 공공재의 제공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러한 사회안정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이나 통일한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문제 가

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한국과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을 높이

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중요성이 낮을 경우 통일 과정에서 러시아가 자신

들의 동북아에서의 이해관계나 타지역에서의 이익을 반대급부로 한반도에서의 역

할을 축소하거나 우리의 이해와 다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

라서 한·러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다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책제언

가. 제안 1: 통일외교의 기본방향 

 개별국가에 대한 통일외교를 분석하는 경우 환경으로서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관계, 그리고 쌍무관계 차원에서의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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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으로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

다. 이는 한반도에 대해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지역적 차원

의 편익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상충 가능성에도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 등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한반도 통일외교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이익의 교집

합 및 통일편익의 총합을 증가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상충될 수 있는 개별국들의 

이익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중‧일‧러에 대한 정책 가운데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은 ① 다자주의적 협력의 강화, ② 통일편익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의 

증진 및 이익 교집합의 다양화와 이러한 편익의 적극적인 제시와 설득, ③ 정부 

간, 민간, 그리고 1.5트랙의 협력 네트워크 다원화 및 다층화, 그리고 ④ 한반도 

통일의 편익에 대한 이해와 통일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전 확산을 위한 공공외교

의 강조이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과 같이 통일과 관련해 의견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

에 대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특히 전망이론에서의 논의와 같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주변

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의 이익보다는 현재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와 직접

적인 부담과 손실을 우려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따

라서 편익의 설득과 함께 손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 점진적 통일 등의 기본전제 하에 한·미동맹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개별국과의 미세조정과 충돌하지 않는 범

위에서 포괄적인 원칙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미·일·중·러에 대한 통일정책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다자주의 협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다자주의적 접근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등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책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다자주의 접근이 적용될 경우, 개별 국가는 

다자주의 접근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자 할 것이다. 또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개별 국가의 이익 표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

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나 경제협력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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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경쟁을 목표로 할 경우 ‘블록 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TPP나 FTA에 기초한 중국의 ‘ASEAN+3’, 그리고 러시아의 동아시아 에너지 

레짐 구축 노력 등은 역내갈등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

의 경계, 러시아의 아시아 복귀, 일본의 군사력 증강, 북핵문제, 역사문제와 영토

문제 등 동아시아 전반의 분위기는 경쟁·갈등의 심화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한국은 구체적이고 협소한 이익보다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의 천명을 통해 

주변국의 이해갈등의 절충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조정자 역할은 

통일 이후 통일과제의 부담이 해소되고 역량이 강화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전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오랜 안보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미·중의 경쟁적 ‘다자주의 구도’ 사이에서 현실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둘째, 통일외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통일 편익의 규모 확대를 위한 경제협

력의 증진과 이익 교집합의 다양화, 그리고 이러한 편익의 적극적인 제시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협력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통일의 편익을 증가시

키기 위해 제도적 접근과 함께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의 편익은 정치·안보,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이 한반도 주변국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익이 향

후 통일한국으로 인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불이익이나 비용을 어떻게 완화하

거나 해소할 수 있을지를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편익은 개별국가의 관심이나 이익의 비대칭성에도 지역적으로 혹은 쌍무관계

를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의 조성과 

주변국의 협력을 얻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

가 심화됨으로써 오히려 조정자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균형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외교의 기반은 다자간 혹은 쌍무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동아시아에는 많은 지역적 아키텍처가 존재하고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아키텍처에도 지역협력이나 쌍무관계에서의 네트워크에는 편

차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력 네트

워크가 작동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동맹관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네트워크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선언했지만 여



12 KINU 정책제안서

전히 다양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북한과 소비에트 시기

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자나 관료층 가운데에는 북한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우선순위가 낮은 한반도 관련 정책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확대

되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한반도 문제와 통일의 편익을 설

득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들의 입장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네트워

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통일외교의 과정에서는 소수의 동북아 혹은 한반도 전문가, 특히 고위직급자나 

정부 내 인사를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진

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인적교류의 창을 넓히는 효과가 있으나, 여전히 네트

워크의 다원화에 기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외교를 정부, 민간, 그리고 

1.5 트랙의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하면서 협력 네트워크를 다원화하고 수직적으로

도 확대하는 등 소규모의 다원화된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통일문

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이미 작동하

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

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동아시아에서 작동되고 있는 정부 간 대화채널인 

ARF 및 북핵 6자회담은 트랙 1의 네트워크로, 그리고 NEACD와 CSCAP 등의  

2 트랙 네트워크는 나름대로 작동이 되는 상태에서 이 두 트랙을 연결하는 1.5 

트랙의 네트워킹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원을 획득·강화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추진이다. 정

부 간 접근도 중요하지만 개별국가들 모두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자

국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맥락이기는 하지만 공공외교의 필요에 대해서

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편익, 통일한국의 비전, 그리고 나아가 동아시아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

산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외교의 수단과 내용에는 개별국 수준에서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 미·러 간의 갈등 시 한국의 통일정책이 가지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문제는 공통적으로 추진될 사안이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시민사회의 활동이나 여론의 기능, 그리고 한국이나 통일문

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

시아는 공공외교에 대한 강조에도 해외 시민단체의 자국 내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접근을 국내정치

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도의 차이



13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는 있겠지만 러시아의 경우와 같이 한국 자체의 위상과 이미지, 그리고 한반도 문

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낮은 국가의 경우 한국의 존재감과 한반도 통일문제

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에

도 타국의 공공외교를 국내정치적 불안정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자국민에 대한 외국 정부의 접근을 국내정치적 불안정을 촉발

하는 것으로 인식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국과의 쌍무관

계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 관련 외국어 자료를 제작·공

급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외교의 기본방향 가운데 또 다른 측면은 한반도 통일이나 통일한국의 등장

에 따른 부담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다. 이는 편익을 통해 상쇄될 수도 있으

나 미래불확실성이나 장단기적 손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통

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의 부담 가운데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

분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국 주도의 통일 시 미국의 영

향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특히 중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를 중국의 포위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08

년 5월 중국은 한·미동맹을 비판하기도 하였다.3)

한·미동맹의 문제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이해갈등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강대국 간

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미·중관계에

서 비롯된 부분과 접경지의 외세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에서 본다면 안보의 현실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

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국도 다양한 지도력 행사의 유

형을 수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의 성격도 현실적으로는 동아시아 안보상

황의 전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에 대한 주변국의 우

려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안보목표의 달성으로 그 목적을 천명하고, 중국이나 러

시아 접경까지 주한미군이 전진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선의 설득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한국의 무장과 독자적인 군사력 사용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우려하는 주변국 역시 노

3) “2008年5月27日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http://www.mfa.gov.cn/ chn/gxh

/tyb/fyrbt/jzhsl/t458969.htm> (검색일: 20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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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우려와 관련해 한·미동맹 문제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일과 남북관계

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의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교체시기마다 다소 다른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체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기본원칙의 천명은 불필요한 경계나 우려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기본적 합의는 한

반도 주변국가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반도 내부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먼저 달

성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통일비용의 감소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점진적 

통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천명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IAEA와의 협력을 통해 이미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다. 북한

의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 그리고 국제적 긴장 고조는 미·중, 미·러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국주도의 통일은 중·러의 입장

에서 본다면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관계의 악화는 한·중관계나 

미·중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악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주권존중이라는 공식

적 입장 표명과 별개로 대북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견

지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제안 2: 대미 통일외교의 주안점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미 양국 간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도 미·중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자국

의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 안보 환경을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공통의 이익을 도출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채널에서의 대처

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역할을 활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미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방향은 미국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추가적인 

편익을 확신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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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교가 결과적으로 대중 압박의 형태 또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에 배치되는 방

향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향후 5～10년간은 부상하는 중국 

때문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입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일방적인 

상황의 진전이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양극적 대결 구도의 형성은 원하지 않

는 대립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미국의 힘의 

상대적 쇠퇴가 예상보다 더 급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양국 모두 냉전적 대결보다는 전향적인 양자관계가 필

요하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합치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안보적으로 미국

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전제 조건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

할과 의무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가 힘

든 부분이고, 결국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요

구하고 국제적 협력의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의 경제적 이

해가 크게 상충되지 않는 지역적 메커니즘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결국 배타적인 TPP가 아니라 중국적 ‘ASEAN+⍺’의 메커니즘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화와 개방적인 경제협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편익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이익의 교집합을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미국적 가치의 일방적 확산이라는 느낌이 부각되지 않

도록 대미 공공외교와 병행하여 대중 공공외교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다층적‧복합적 네트워크를 통해 준비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정부 차원의 트랙 1과 민간 차원의 트랙 2, 그리고 반민‧반관의 

트랙 1.5를 통합하여 다자협력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지역 

내에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동맹의 기제와 초국가적 위협 요

인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주의 협력 네트워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통

일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안보의 현실적 기반인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협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동시에 역내의 역

동성과 잠재적 요인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미국에 편승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느슨한 제도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현실적

이고 유용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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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안 3: 대중 통일외교의 주안점 

국제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고 있음에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

국의 대북 지원과 지지 때문이다.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동북아 

및 세계무대에서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어 북한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는 버팀목 역할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와 한반도에서는 아직

도 냉전체제의 유산이 적지 않게 남아 있고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

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력 증강은 북한의 생명줄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통일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주도로 한반도의 평화

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내 통일기반 조성 노력 이외에 중국의 협력을 유

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국제질서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도록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

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중국에 대해 일차적으로 

유의해야 할 정책 고려사항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문제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반

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국가가 아

니며 통일 이후에도 중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국가가 되지 않을 것임을 확고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기본방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미동

맹이 명백하게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북아 다자안보·경제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역내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도 지역 다자안보·경제협력을 

통해 미국의 개입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양자의 입장이 갈등적이

4) 여기서 ‘느슨한 제도화’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와 비

슷한 개념이다. 정치학에서 논의되는 ‘비공식적 제도’는 실체적 기구의 수립 또는 법제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성문화된 규칙이나 제도와는 별도로 정치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

인과 제한요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에 대해서는 Gretchen Helmke and Steven 

Levit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 on Politics, Vol. 2, No. 4 (December 2004), pp. 725～740 참조. 이 글에서

는 ‘느슨한 제도화’를 ‘비공식적 제도’와 유사한 맥락에서 성문화된 규칙 또는 강제적 조항 

없이 협력의 일상화 또는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데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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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지만 한국이 다자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

성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부정적 시각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우려는 주한미군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후 주한미군이 중국 접경지역 부근

까지 전진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를 중국에게 전달해야 하며, 한국이 미·일

과 군사협력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

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영토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우려

는 한국이 중국과 북한 간 변계조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한

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유

지를 사활적 국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 한국은 통일한국의 등장이 중국 사

회주의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도 유의해야 한다. 

중국의 이러한 우려를 완화 혹은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 통일이 안

보적 차원에서도 중국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점을 제시해

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 주변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미·중 간 대립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가져다 줄 가시적인 편익은 경제·통상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한·중 경제협력관계의 심화와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발전

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투

자 확대 역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남북관계

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5)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정

책을 채택할 경우 중국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및 통일노력을 지지하지 않을 가

5) 중국 외교학원의 궁샤오펑 교수는 한·중관계의 미래는 남북관계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宮

小朋, “中韓關係取決於朝韓關係,” <http://opinion.huanqiu.com/roll/ 2012-01/2353334.

html> (검색일: 2012.1.13). 



18 KINU 정책제안서

능성이 높다. 국내 여론을 고려할 때에도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해 화해·협력정

책을 전개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남북관계가 안정될수록 중국은 한반도 통일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6) 이는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등 주변국의 개입과 간섭을 약화·배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라. 제안 4: 대일 통일외교의 주안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는 일부는 일본의 ‘정상국가화’의 과정과 연계

되어 설명될 수 있으며, 다른 일부는 전후 보상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인식되면서도 내부적으로 역사문제와 일본의 영토적 요구 등으로 인해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본에 대한 통일외교는 통일의 기본원칙의 전

달, 대북정책 공조, 그리고 이러한 정책공조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기반 

강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7) 

일본에 대한 통일외교는 한·일관계의 현안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점진적이고 한국주도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 그리고 무역상대국의 번영, 그리고 국제분

쟁 예방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이나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기본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에도 통일한국의 친중정책 가능성, 통일 후 대북 경제지원 규

모 확대 가능성, 그리고 한민족 민족주의의 고양에 따른 ‘일본 때리기’(Japan 

bashing)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기본적으로 통일비전에 대한 지지확대와 분쟁의 다자주의적·평

화적 해결 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국가이익은 중국의 북한

에 대한 이익만큼이나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익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역사

적 인식, 그리고 영토적 요구에서 기인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한·일관계에

6) 汪偉民·李辛, “美韓同盟再定義與韓國的戰略選擇: 進程與爭論,” p. 124.

7) 이와 관련하여 ‘신북방정책’이나 ‘21세기 북방정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들 정책

의 개략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배명복, “제2의 북방정책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1년 6

월 29일; 김영희 대기자, “푸틴의 동방정책, 황금같은 기회다,” 중앙일보, 2012년 7월 13일

자 칼럼 등 참조.



19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중·일관계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

서 이러한 우려는 통일문제와는 다소 분리하여 고려될 문제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한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을 취할 것임을 강조할 필

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통일한국으로 편익을 가질 수 있다. 한반도 통일 비전에 대해 일

본이 편익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득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게끔 외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과 일본 간에는 정부 간의 다양한 정책협의 채널이 가동되

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계, 학계, 지자체, 문화단체 등 다양한 시민사회 간 

협력과 협의채널이 가동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와 필요한 협력 방안을 일본에 전하면서, 일본을 통일한국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자로 만들 필요가 있다. 

마. 제안 5: 대러 통일외교의 주안점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제시와 

지지를 위한 설득 이전에 러시아 내 한국의 존재감 제고,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의 확대·심화, 그리고 경제협력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러시

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과의 경협 확대 등을 표방하고 있다. 다

만 구체적인 통일 과정에서의 전략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통일문제가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차지하

는 중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는 러시아에 대한 우선순위의 격상과 러시아 내 

한국의 존재감 제고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한·러관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

징 가운데 하나는 각자의 필요와 역량에 비해 서로에 대한 외교정책상 우선순위

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역

할이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과소평가되어왔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이나 중국

의 영향력에 비해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러시아 내 한국

의 존재감 역시 제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내연구에서는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및 유라시아적 속성에 대한 언급을 강조하지만 러시아의 외교



20 KINU 정책제안서

문서와 학자들, 그리고 유럽 러시아 지역의 일반 대중 속에서 한반도와 한국의 위

상이나 정책적 우선순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둘째, 러시아 내 한반도와 한국의 정책적 우선순위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경제·

학술 중심 교류에서 문화·예술·언론 교류 등 교류 영역 전반에서 고른 확대, 즉 

수평적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러 네트워크는 냉전기의 역사적 단절로 

서방국가와의 교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취약하다. 체제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의 발전이 어려운 영역도 있을 수 있으나, 역으로 이러한 영역에서 

한국의 경험이 러시아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상호이해 증진에 도움이 될 것

이다.

셋째, 대체로 한·러관계에서는 인적 네트워크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중심

으로 편중되어 구축된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전문가가 

적은 데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지역이 아닌 주제 영역별 전문가의 교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특히 여전히 많은 영역의 전

문가들은 한국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친밀도가 높으며, 원로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일수록 해당지역

에 대한 정책이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형성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러시아 내 한반도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네트

워크에 포함된 인사들 이외에 신진인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

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영역이나 분야와 무관하게 양국 간에 보다 실효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

가 있다. 한·러 간 거대 프로젝트는 양국협력의 기대를 확대해왔으나 이후 실질적

인 조치가 부진하면서 양국 간 상호 실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TSR-TKR 연결

이나 가스관 연결 사업은 경제적 손익계산에 기초한 적절한 투자 계획과 성과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거대 프로젝트는 한 정부의 임기 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상반된 평가가 가능한 정치적 영향보다는 객관적이고 경제사업의 

본질인 수익구조가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가스관 연결 사업의 경우도 북한의 통

과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상반될 수 있으며, 가스관 연결 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 경쟁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가스관을 정치적 압력 

행사용으로 사용한 전례가 있으며, 체제의 차이를 염두에 두더라도 중국에 공급되

는 가격과의 격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이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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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양국 간에는 보다 실효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실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8)

바. 제안 6: 공공외교의 기본방향

민주화와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

으나 점차 외교정책에서 국내와 국제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으며, 인터메스틱

(intermestic)9)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력이

나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자국의 입장에 대

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하드파워와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파워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파워의 요건의 하나로 타국이나 국

제무대에서 자국의 입장을 보편적인 세계 시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식이 공

공외교(public diplomacy)이다.10) 공공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 정부외교로서 할 

수 없는 현지 국가의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이를 자국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우

호적인 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통일문제 영역에서의 공공외교는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8) 예를 들어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8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러시아는 철도망 정비사업을 진

행할 예정이다. TSR-TKR과 같은 대규모 사업과 의미는 다르지만 오히려 이러한 철도망 

정비사업에서의 참여 등 보다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 인터메스틱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내적 이해관계가 국제적 이슈와 분석적으로 분리될 

수 없게 혼합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미국의 경우 탈냉전 시기에는 전

통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의회와 국내 행위자들이 이런 

과정에 보다 관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정치적 행위자들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개념을 사용하

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관련된 초기 연구로는 Bayless Manning, “The Congress, the 

Executive and Intermestic Affairs: Three Proposals,” Foreign Affairs, Vol. 55, No. 

2 (January 1977), pp. 306～324를 들 수 있고, 탈냉전 시기에 이런 관점을 체계화하려 했

던 노력으로는 Michael Minkenberg and Herbert Dittgen, eds., The American 

Impasse: U.S. Domestic and Foreign Policy After the Cold War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96) 및 James M. Scott, ed., After the End: Making 

U.S. Foreign Policy in the Post-Cold War World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를 들 수 있다.

10) 스마트 파워의 요소의 하나로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중요성을 지적한 글로서는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Nye, Jr.,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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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과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 그리고 통일한국 및 동아시아의 비전에 대

한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간 대화와 아울러 각국의 학계, 언론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시민사회 전반에 대

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통해, 우리의 통일정책과 통일 이후의 국가방

향에 대해 설득하고 협력의 저변을 넓혀가는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 영역에서의 공공외교는 다음의 몇 가지 기본방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과 통일한국의 비전에 대한 우리 사회 내 국민적 합의를 도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외교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근간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통일 과정 및 통일 영역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의 대상이 되는 사회·대중

을 설득하게 될 경우 개별국가의 특수이익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설득에 유리할 것이며,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 비전 속에서 설득이 이루어진다면 

공감을 얻기가 더 용이할 것이다.

둘째,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이거나 소

극적인 정책을 적절히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영토분쟁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나 영

토적 주장을 신문광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국의 입장을 

피력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다. 이러한 방법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이 단순히 소극적인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신문광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적극·소극적인 방법의 적절한 배합은 공공외교의 실효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공외교 역시 다양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

일·중·러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민간학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마다 민주화나 

시민사회 발전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는 사회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고 역사적 경험이나 문화의 차이

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대중의 대정부 영향력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공공외교의 강도나 사용할 수 있는 수단 등에 영향을 주게 될 것

이다. 예를 들어 중·러와 같이 NGO 활동에 제약이 있거나 외국 정부가 자국민을 

직접 접촉하는 것을 국내정치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우 정부 간 논의를 통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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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 수단을 조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공공외교의 

필요를 미·일·중·러 모두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특정 국가와의 상호 이해수준 역시 고려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냉전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미‧일‧중‧러에 대한 한국민의 이해수준이나 한국에 

대한 이들 국가 국민들의 이해수준은 다를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동맹관계를 

유지한 경우와 단절된 외교관계가 정상화된 지 20여년 정도 지난 러시아나 중국

인들과의 상호이해 수준은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동맹관계라는 

것이 반드시 대중의 관심이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

가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특정목적을 위한 공공외교의 경우에도 상호이해를 증

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대체로 공공외교는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조성단계와 특정한 

개별 이해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통의 

인식이 확대되는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의 설정은 반드시 공공외

교가 순차적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개별화된 특수이익이 보편적인 가

치공동체를 지향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공공외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다. 미·일·중·러의 경우 개별국가 내의 한국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해의 수준

을 고려해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노력과 통일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얻기 위한 

노력의 비율을 다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통일영역에서의 공공외교의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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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통일관련 국

민적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개별국가의 언어로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장단기를 막론하고 요구되는 것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관련 편익과 통일외교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

계·지역적 차원의 편익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의 개별적 편익

을 분석하고,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부는 통일한국의 비전과 지역차원의 편익을 제시하였다. 통일한국의 비전을 

정치, 안보, 경제, 사회면에서 제시하여 통일미래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

모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통일이 EU의 통합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단

국가의 통일이 지역적으로 미치는 편익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독일통일의 국

제적 편익은 통일한국이 미칠 국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

고 통일한국의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차

원에서 제시할 수 있는 편익을 외교안보적 편익, 경제적 편익, 사회문화적 편익으

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의 국제적 편익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제2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통일한국이 주변국가들

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정치·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이익의 분석, 한반도 통

일에 대한 우려와 우려 해소방안, 그리고 한반도 통일의 편익을 분석하였다. 이러

한 네 가지 차원의 변수가 국가이익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하였다. 일차적으로 각국의 국가이익을 수준별로 규명함으로써 주변국들이 한반

도 통일에 대해서 지닐 수 있는 우려와 이익의 성격과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개별국의 국가이익은 사활이익, 핵심이익, 그리고 중요이익으로 구분해 분석하였

다.11) 그리고 각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각국이 어떤 국가이익의 관

11)_ 본 연구에서 ‘사활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핵심이익’은 유지·획득

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해당 국가 또는 국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

지는 않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사활이익의 상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익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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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지를 분석하고 우려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다음 주변국의 국가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에

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발굴하였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나 편익은 정치·

안보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변국의 우려 해소 

및 편익을 종합하여 국가별로 국가이익, 우려사항과 해소방안, 그리고 통일편익을 

표로 제시함으로써 일목요연한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한국에 대

한 개별국가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개별국들의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별국가의 편익 분석에서도 국가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편익을 구분해 분석하고, 개

별국가마다 우선시하는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개별국 간의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제3부는 통일외교의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지역과 개별국

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와 편익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통일외교의 추

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통일외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통

일외교가 어떤 원칙과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개별국가

별로 통일외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였다. 셋째, 개별국가의 사회

를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미한다. ‘중요이익’은 유지·획득하지 못하거나 다른 행위자에게 양보할 경우, 국가 또는 

국민의 위신이나 능력에 손해가 올 수 있는 이익을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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